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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“삼성토탈 정말로 고맙다!”
삼성토탈 조사방해로 사법경찰권 보유 추진 … 법무부도 수용 태세

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토탈의 합성수지 가격카르텔 조사방해 행위를 기화로 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

다.

사법경찰권은 구인조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강제조사권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.

공정위 관계자는 5월3일 “현재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강제조사권이 아니라 사법경찰권으로 강제조사

권 도입은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해 일단락된 상태”라고 밝혔다.

강제조사권은 공정거래법을 고쳐 예외로 인정받으면 되지만 법무부에서는 예외인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

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.

반면, 사법경찰권은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에 공정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무부에서 관련법규를 고치면 된

다.

밀수 방지나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산림청도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다.

강철규 공정위원장도 최근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행위와 고련해 “카르텔(담합) 조사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

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사법경찰권은 압수수색은 물론 조사 대상자에 대한 구인까지 가능하다.

이에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“출자총액 제한, 계좌추적,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기업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는 

상태에서 강제조사권마저 갖게 되면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”고 주장

했다.

다만, 2004년 정보통신부가 사법경찰권 확대를 추진했으나 경찰청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. 수사

에 관한 법률지식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통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

된다는 이유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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